
금
연

정
책

포
럼

 To
b
acco

 F
re

e

2019 SPRING Vol. 19

기획논문
국내 금연구역 정책과 향후 과제 | 김지연

연구논문
담배 없는 세대를 위한 청소년 주도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 박경옥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태도 및 영향 
: 금연아파트를 중심으로 | 황지은

음식점 등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건강영향 평가 | 노진원

해외정책 소개
자동차 내 금연과 청소년 흡연 노출 | 임수진

금연정책포럼
Tobacco
Free

2
0
1
9
  S

P
R

IN
G

 V
o
l.1

9



금연정책포럼
Tobacco
Free

2019 SPRING Vol. 19



Section

1	�기획 
논문

06	�� 국내 금연구역 정책과 향후 과제

김지연 주임전문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지역금연팀

Section

2	�연구 
논문

14	� 담배 없는 세대를 위한 청소년 주도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박경옥 과장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2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태도 및 영향 : 금연아파트를 중심으로

황지은 연구원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34	� 음식점 등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건강영향 평가

노진원 교수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Section

3	�해외정책  
소개

46	� 자동차 내 금연과 청소년 흡연 노출

임수진 주임전문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기획팀

CONTENTS

금연 
정책포럼
Tobacco Free

2019   
SPRING  

Vol. 19



Section

1
기획논문

p. 06

국내 금연구역 정책과  

향후 과제

김지연 주임전문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지역금연팀



S
ection 0

1
. 기

획
논

문
S
ection

 0
3
. 해

외
정

책
 소

개
S
ection 0

2
. 연

구
논

문

1. 들어가는 말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

의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당사국의 평균 이행률이 가장 높은 조항은 제8조(담배 연기 노

출로부터의 보호)이다. 2018년 기준 181개 당사국 중 90%에 달하는 국가에서 담배 연기에 대

한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다.1) 이와 같이 WHO FCTC 조항 중 가장 

잘 이행되고 있는 조항인 제8조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대중을 담배 연기

의 노출로부터 보호(Protection from Exposure to Tobacco Smoke)하기 위한 조치로 기

술하고 있다. 즉, 단순히 비흡연자가 같은 공간 내 가까운 거리에서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의 연

기를 흡입하는 것만 건강에 해롭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흡연자 와 비흡연자의 구분 없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를 방지

하기 위한 국가적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FCTC 제3조에서 기술

하고 있는 본 협약의 목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2)

WHO FCTC 제3조 목표(Objective)

이 협약 및 의정서의 목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담배 사용 및 담배 연기에의 노출을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하여 당사국이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담배규제 조치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함으로써, 담배소비 및 담배 

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적·사회적·환경적·경제적 폐해로부터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보호하는 데 있다.3)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금연구역 정책의 추진경과와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방향

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2. 금연구역 정책의 경과

1990년 ~ 1995년 : 개별 법령에 따른 흡연구역 지정

1995년 이전에는 공중이용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공중위생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개별

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추진하였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및 수단 등의 3~4개 부

문의 공중이용시설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지하철역, 열차 등의 일부 교통

시설 및 수단에서 금연하도록 하였다. 개별적으로 시행된 금연정책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시행이 어려웠으며,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흡연규제(범칙금 1만 원)는 금연구역 규제로

서 실효성이 낮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금연구역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미국 및 프랑스 등 국외 금연정책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1995년 12월에는 국민건강증진

법이 제정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1996년 ~ 2000년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과 금연조치 일원화

1995년 12월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지정의 일원화 및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정부청사와 의료시설을 포함하는 총 10개의 공공장소 및 시설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되었는

데, 이때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했다.4) 상가매장,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및 수단, 승강기 내부가 금연구역으로 지

정되었고, 금연/흡연구역 표시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비교적 낮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최대 30,000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2001년 ~ 2005년 : 실내금연구역 확대(PC방, 음식점 등) 및 흡연구역 설치기준 강화

2000년대 초반에는 게임시설, 대형음식점, 만화방, 청사, 보육시설로 실내금연구역이 확대

되었으며, 흡연구역 지정 시 환기시설 및 칸막이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효성 있는 금

연구역 시행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금연문화가 형

성되었다. 이 시기에 특징적으로는 흡연폐해에 대한 관심 증대와 흡연자 단체 및 PC방 업계의 

금연구역 반대 등으로 혐연권과 흡연권 등이 이슈로 나타났다. 

2006년 ~ 2010년 : 지방자치단체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2000년대 중반,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연구역 강화를 위한 자율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금연구

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필요시 지방자치 조례 하에 실외 금연구역이 지정되었다. 또한 흡연 

시 경범죄 처벌법(1~2만 원)에 의한 범칙금 부과가 사라지고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할 수 있

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때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금연구역 확대와 

홍보를 추진하였으나 금연구역 단속이 미진하여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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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2015년 : 실내 전체금연 및 실효성 강화4)

2011년 6월 청소년 시설, 도서관, 어린이 시설, 휴게소 등으로 실내금연구역이 확대되어 특

히 청소년 및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완전 금연이 시행되었으며,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되었

던 공중이용시설이 완전 금연구역(흡연구역 폐지)으로 강화되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음식점과 PC방에서는 흡연구역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가졌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연구역에 대한 점검 및 단속

을 강화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을 도입하였다. 2015년에는 계도기간이 완료되어 모든 음식점 

및 PC방이 완전 금연구역이 되었으나 실내금연구역 정책이 강화될수록 길거리 흡연과 흡연

실 설치요구 등이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5)

2016년 ~ 현재 : 금연구역 지속적 확대

2016년에는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주거장소인 공동주택도 금연정책 시행 대상이 되었다. 

2017년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정책이 강화되어, 실내에 체육시설이 설치된 모든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당구장, 볼링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2018년부터는 금연구

역 사각지대인 실내공간에서 자판기 영업을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를 금연구역으

로 적용하였으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실외에 해당하는 유치원이나 어

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을 금연구역으로 적용하였다.6)

3. 금연구역 추진현황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담배 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적·사회적·환경적·경제적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는 FCTC 제8조 ‘담배연기 노출로부터의 보호’는 모든 실내 작

업장, 대중교통, 실내 공공장소, 적절하다면 다른 공공장소에서 전면적인 금연할 것을 권고하

고 있다. 

[표 1]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추진경과

연도 제·개정 [법]규제 [법]위반

1995년 금연구역 지정

• �‌����[법 제9조제4항] 공중이용시설 

소유·점유·관리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함 

(공중이용시설 10개 지정, 금연구역/

흡연구역 구분)

• �[법 9조제8항]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음

• ‌��[법 제34조] 50만 원 이하 과태료

• �‌�[경범죄 처벌법 제1조] 2~3만 원  

범칙금

1999년 금연구역 확대
• �[법 제9조제4항제22호] 공중이용시설에 

목욕장 추가

2003년
흡연구역 설치기준 

강화

• �‌�[법 제9조제4항]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흡연구역 지정 시 환기시설, 

칸막이 등의 시설을 설치함

• ��‌�[법 제34조제1항] 구역지정 

위반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34조제2항] 시설기준 

위반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2010년

지자체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 �‌��[법 제9조제5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 가능

• �‌�[법 제34조 제3항]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11년
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 �‌�[법 제9조제4항]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흡연구역 폐지

• ‌��[법 제34조제1항] 구역지정 

위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34조제2항] 시설기준 

위반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2012년
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 �‌�음식점(면적 150㎡ 이상),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시행
• �음식점, PC방 흡연석 유예기간

2014년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

•‌� ��‌�[법 제9조의5] 금연구역 감시·계도를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

2015년 •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시행
• �‌�흡연석(구역) 유예기간 종료 

/흡연실 별도설치

2016년 금연구역 확대
• ��‌�[법 제9조제5항]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제도 시행

• �‌�[시행령 별표5 제2호 다목의 

2] 과태료 5만 원 부과

2017년

금연구역 지정의무 

시정명령제도 도입 

및 금연구역 확대

• ‌��[법 제9조제9항]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제도 시행

• �‌�[법 제9조제4항제20호] 약 54,000개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2018년 금연구역 확대

• �‌�[법 제9조제4항제24호] 식품자동 판매기 

영업소의 금연구역 적용에 따른 흡연카페 

규제 시행

• ‌��[법 제9조제6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 시행

• �‌�[법 제34조제3항제3호] 

과태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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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8조의 이행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세부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담배 연기노출에는 안전한 수준이 없으며 독성에 대한 역치가 없다. 따라서 담

배 연기가 100%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환기시설·공기여과·지정된 흡연구역 등의 접근

은 효과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7)

이 가이드라인은 2007년 제2차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채택된 것

으로 협약 가이드라인 가운데 가장 먼저 채택됐다. 즉, 협약의 주요 조치들 가운데 담배 연기

로부터의 보호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 정책인지를 알 수 있다.2)

우리나라의 금연구역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365,374개소에서 2018년 1,401,143개소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 지정 금연구역 현황 8)� (단위 : 개소)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현황
365,374 614,654 622,010 1,197,833 1,237,222 1,343,458 1,401,143

조례 지정 

시설 금연구역 

현황

33,171 50,338 66,311 80,510 97,251 109,082 126,844

그러나 금연구역 지정·관리에 있어서 개선될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먼저 흡연실 설치

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현재의 기술로 담배 

연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토네이도급 환기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그 정도의 

강력한 공기흐름을 유도하지 않고서는 특정 공간에 배어든 담배 연기와 그 배출물을 완벽하

게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업계에서는 끊임없이 ‘환기시설 설치’가 

금연구역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금연구역 정책이 강화될 때마다 흡연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흡연실이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흡연실의 출입

문을 여닫을 때마다 금연구역으로 흡연실 내 담배 연기가 흘러들어와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 또한 금연구역 정책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흡연실 설치뿐 아니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사업장이나 공연장 등 일부 공공장소는 규모나 수용인원 등을 기준으로 

흡연을 허용하고 있고, 유흥음식점에 해당하는 술집, 나이트클럽이나 개인용 차량과 같이 

FCTC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장소임에도 관련 조치가 전무한 곳도 아직 남아 있다.

4. 금연구역 정책의 향후 방향

2018년 기준으로 181개 당사국 중 91%(165개국)가1) 실내 작업장, 대중교통, 실내 공공장

소와 적절한 경우, 기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담배 

연기에 대한 노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이행했다. 이는 모든 당사국 중 79%가 공공

장소 흡연을 금지했던 2016년에 비해 큰 증가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16%의 국가만이 개인

용 차량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2)

1995년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지속적으로 대상 시설을 확대하여 현재 상당히 

많은 실내시설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에는 흡연을 허용하는 등 부분적으로

만 정책을 시행하는 기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분적인 금연구역 정책

시행으로 실내 흡연실이나 금연 건물 외부에서의 흡연 허용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노출이 여

전하다. 또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경우에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

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지만 가정 내 흡연으로 인한 층간 흡연 문제 등으로 간접흡연 노출 위

해는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부분적인 금연정책보다 모든 실내 환경에서 금연을 실시하는 

전면적 금연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정책도 특정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보다는 전면적인 금연구역화 정책과 그 시행

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실내 흡연을 전면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치원·어린이집 시

설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과 같이 금연시설과 인접한 실외에서의 흡연 규제 확대도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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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포럼

1. 들어가는 말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8조에 따르면 실내 사업장 및 대중교통 수단, 실내 공

공장소 그리고 필요한 경우 기타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FCTC 비준국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

거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은 대부분 대중

이 이용하는 시설들로 특히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인 실외 공간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내 공중

이용 시설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학교 및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한 시

설 주변도 관리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금연구역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

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다수가 모이거나 대중

의 왕래가 많은 관할 구역 내 일정한 장소를 조례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울

시와 25개 전 자치구에서는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을 담배 연기로부터 보

호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광장 및 특화거리, 학교절대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지하철 출입구 주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

일 기준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총 16,524개소이다. 

이러한 금연구역 확대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비가격 정책의 일환

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리고 이러한 비가격 정책과 가격 정책 모두 최종 목표는 흡연율 0%의 시대,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흡연으로 발생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 정책을 도입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담배가격 인상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금연 정책의 추진은 현재 흡연자의 금연유

도와 함께 새로이 발생되는 흡연자를 강력하게 차단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담배 회사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각종 담배광고 및 사회 공헌 활동, 신종담배의 개발 

등이 미래세대 청소년 타깃의  마케팅 전략임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계속해서 담

배를 구매할 미래 고객층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침으로써 호기

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흡연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를 근절시키고, 청소년을 담배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흡연 유해 환경의 차단 및 조기 흡연예방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담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게 

주변에서 담배를 구입하거나 담배광고를 접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흡연 장면에 무분별하게 노

출되고 있어 호기심과 또래의 권유를 통해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연결고리는 끊이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흡연자 10명 중 9명은 18세 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99%의 흡연자가 26세 이전에 흡

연을 시작한다고 한다.1)  즉 18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면 지속적인 성인 

흡연자로의 이환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담배 관련 메시지와 이미지에 많이 노출될수록 흡연을 

용인하는 인식을 손쉽게 가지게 되며, 따라서 흡연을 시작하게 될 위험 또한 함께 높아지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은 흡연 

행위에 대한 비규범화를 통한 또래 집단 내 비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서 담배 판매를 비롯하여 흡연을 유도하는 광고 및 

흡연 장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흡연유해환경 차단을 통해 청소년들이 흡연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담배 없는 세대 구축을 목표로 청소년 주도적 참여를 통한 금연 환경 조

성 및 흡연에 대한 자발적 비규범화 인식 형성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담배 없는 세대를 위한 청소년 주도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박경옥 과장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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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사업

청소년기의 흡연은 성인기 흡연으로 이어지기 쉬우며,2) 아직 세포와 조직, 장기가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 경우 그 손상 정도가 더욱 커지고, 니코틴 중

독도 보다 심화되며, 흡연 기간과 흡연양도 보다 증가될 뿐 아니라, 탈선과 비행도 조장되는 위

험이 있다.3) 따라서 흡연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금연으로 유도하는 것과 함께 흡연을 아예 처

음부터 시작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차단하는 교육과 정책 또한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은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보건소에서

도 영유아 대상 방문 흡연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어 흡연의 조기 진입 차단에 주력하고 있

다. 또한 직접적인 흡연예방 교육 실시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

을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 자치구별 조례에 의거하여 영유아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실내 및 주변 공간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청

소년들이 매일 상시적으로 통학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학교 주변 통학로는 별도의 관리 없이 

흡연이 자유로운 공간으로 남아 있어 청소년들이 여전히 무방비하게 흡연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금연구역을 확대·지정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 시스템 구조상 기존의 방식대로 관 주도의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근원적 문제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무조건적으로 확대·지정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

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하고 있는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의 경우, 대부분 민원 다

발 지역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며 지역주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

해 행정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이다. 따라서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 

이를 관리, 운영하는 책임은 오로지 지자체 행정기관에 있으며, 지자체는 한정된 단속인력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든 금연구역 내 금연 정착을 위한 단속을 실시할 수 없어 현실적

으로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물론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조례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

을 수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금연구역 지정 전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고 있

음에도 금연구역에서의 자발적 금연준수 등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히지 않아 끊임없이 단속

과 관련한 문제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속 과정에서 흡연시민의 강력한 항

의와 같은 분쟁은 물론이고, 또 한편에서는 반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보다 강력한 단속을 

집행하라는 비흡연 시민들의 요구도 점차 거세지고 있어 금연구역은 상반된 민원이 동시에 

공존하는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의 최종 목표는 지정된 금연구역 내

에서의 자발적인 금연준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강압적인 규제와 단속은 끊임없는 반발

과 분쟁을 야기하여, 금연구역의 확대와 함께 항상 흡연권과 혐연권의 문제로 이어지는 꼬리

물기가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되는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

시는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정책의 추진을 계속해서 확

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세대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또래집단 내 흡연에 대한 비규범화를 

자연스럽게 키워줄 수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준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2017년부터 청소년 주도적 참

여를 통한 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 지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 청소년 주도적 참여를 통한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사업

청소년 주도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사업은 기존의 관 주도 금연구역 지정 방식에

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 주변 통학로 가운데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곳을 선별하고, 해당 구역의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문조사 결과를 기

반으로 관할 보건소로 금연거리 지정 신청하는 사업이다. 

[그림 1] 기관별 청소년 주도 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추진 절차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건강한 환경, 분위기 조성

관련기관 간 협의
(보건소, 지원청, 학교)

지정 타당성 검토

금연거리 바닥안내판 설치

금연구역 지정 고시, 운영

사업추진 대상학교 선정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의견수렴

금연구역 지정 신청

학생중심 금연홍보 캠페인

보건소 기반 추진

서울특별시

학교 기반 추진

서울시교육청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 주변 금연구역 내 자발적 금연문화 정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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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청된 금연거리는 이후 보건소와 교육지원청, 신청 학교 3개 기관의 협

의와 보건소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된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별로 지정되는 통학로 금연거리에 금연구역 안내를 위한 바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

며, 시교육청은 보다 많은 학교들이 청소년 주도 금연거리 지정 사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금연거리 지정 사업에 참여한 학교에서는 해당 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음

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자발적으로 금연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

로 펼치고 있다.

2019년 3월 기준, 서울시 관내 147개 학교의 주요 통학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되었으며, 영등포

구와 구로구의 경우는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였다. 또

한 시에서 설치한 금연거리 바닥 안내표지판은 학교 주변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울시 도시공

간개선단에서 디자인하여 개발하였으며, 시인성과 내구성을 고안하여 제작, 현재 총 348개(

경계 203개, 중간 145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2]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바닥 안내표지판 디자인

[좌] 바닥안내 표지판(경계표시) 

[우] 바닥안내 표지판(중간표시)

2) 사업 효과

본 사업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흡연예방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인,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매일 학교를 통학하며 이용하고 있는 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

연의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과 동시에 흡연 장면에의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인지적 

측면에서도 흡연의 비규범화를 학습할 수 있으며, 흡연에 대한 호기심 등의 조기 차단 등 자연

스러운 흡연예방 교육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는 청소년들이 흡연유해환경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스스로 판단하여 선정하고,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정책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 과정에서 

또래집단 내 당사자 의견수렴 및 학생회, 동아리 등의 또래모임을 중심으로 홍보 캠페인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흡연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대부분 호기심(50.8%) 또는 친구

의 권유(26.9%)인 현 상황을 고려할 때4) 흡연의 긍정적인 인식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호기

심을 억제하고, 또래문화 내 비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또래 간 

흡연 권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되는 것이다. 

[표 1] 청소년 평생 흡연 경험자의 처음 흡연 이유� (단위 : %)

구  분 분석대상수 호기심 친구의 권유
선배,형(오빠),
누나(언니)의 

권유

스트레스
해소

친구들과의
어울림 목적

기  타

전 체 8,150 50.8 26.9 7.4 8.5 2.1 4.2

중학교
남학생 1,628 51.4 22.6 10.4 6.5 2.2 7.0

여학생 590 54.2 15.9 9.1 9.4 2.3 9.0

고등학교
남학생 4,486 49.5 30.7 6.9 8.1 1.9 2.8

여학생 1,446 53.2 22.8 5.6 11.7 2.5 4.3

※ 자료 : 2017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보건복지부·교육부·질병관리본부

단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주도적 참여를 통한 실천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의 참여

를 통한 체험 교육은 흡연을 허용하지 않는 인지력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학생이 중심이 되어 금연거리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연정책

으로 연결시키며 금연준수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일련

의 활동들은 단순한 주입식 흡연예방 교육이 아닌 학생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특히 학생회 및 동아리 중심의 지속적인 흡연예방 캠페인 활동은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또래집단 전체가 비흡연의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계기가 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사업의 세 번째 효과는 지역사회 내 자발적인 금연준수 문화를 조성하고 정착해 나가는 

것이다. 금연거리에서의 청소년과 지역주민 참여 캠페인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속으로 전파

되어 금연거리 내에서의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금연준수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에서의 민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년간 흡연관련 민원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자치구가 11개구, 1~5

건 발생한 자치구가 7개구로 나타나 흡연 관련 민원 발생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금연구역 내 흡연권과 혐연권의 다툼에서 벗어나, 청소년 보

호를 위해서 지정된 해당 구역에서의 금연에 대해, 흡연 유무와 관계없이 지역주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사업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사업이 청소년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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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여로 이끌어진 정책이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지정 후 모든 운영관리의 책임을 행

정기관에 총괄하여 강압적 단속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아닌, 청소년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거리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현황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 창출은 자연스럽게 사업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2017년 25개 자치구별로 1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지정하기 시작하

여, 2018년도에는 자치구별 학교 수에 제한 없이 참여를 원하는 모든 학교에 대해 유관기관 

간 타당성 검토 후 금연거리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영등포구와 구로

구와 같이,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

며,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데에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미래세대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자는 궁극적인 하나의 목표하에 관련 기관들이 서로 뜻을 합치고 함께 협력하여 추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11개 교

육지원청, 그리고 관내 학교들이 모두 같은 방향 한마음으로 참여하였기에 사업의 시작과 확

대가 가능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도 시교육청과 함께 신청 학교 수에 제한 없이 자치구별 타당성 검토 후 금연

거리를 지정,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동 친화적 금연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

는 담배 없는 통학로 지정 사업을 점차 확대, 확장하여 서울시 전역의 초·중·고등학교 주변 모

든 통학로를 전면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결론

지역주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지정 사업은 목적 그대로 간접흡연

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최종 목표는 단속을 통한 강압적인 규제 없이도 자발적

으로 공공장소에서 금연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주도의, 시민 참여가 중심이 되는 사업과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

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사업은 지역주민 및 시민이 참여하고 특히 보호의 대상인 청소

년들이 직접 자신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또래문화와 지역사회 흡연유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3년 차에 접어든 청소년 주도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사업이 시작된 2017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보건소와 교육지원청, 학교에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하고 설득과 동

의를 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다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자

치구별 시범적으로 1개 학교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시범적으로 지정된 통학로의 금연거리가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역사회 자발적 금연

준수 문화를 끌어내는 것이 확인되면서 본 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8년에는 영등포구

가 관내 43개 전체 학교 주변 통학로를, 2019년에는 구로구가 관내 54개교 주변 통학로 전체

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영등포구와 구로구의 이러한 선제적 노력으로 타 자치구에

서도 점차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어느 한 기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완성해 나갈 수도 확장해 나갈 수도 없는 사업이며, 유

관기관 모두의 합의와 지역주민의 동의 그리고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적극 참여하고 교사가 

이끌어주었기에 가능한 사업이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과 협업체계를 보다 견고히 하여,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구축하기 위한 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보다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서울시청

소년흡연예방협의체 등 청소년 흡연예방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흡연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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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비롯하여 공동주택 생활 비중이 높다.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

르면 2017년 11월 1일 기준 총 주택은 17,123천 호(戶)이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은 12,951천 호로 총 주택의 75 .6%[아파트 10,375천 호(60.6%), 연립주택 

503천 호(2.9%), 다세대 주택 2,073천 호(1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공동주택에서 생

활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 공용구간에서의 흡연은 이웃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기 때

문에 이웃 간의 갈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

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1/2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장소를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일명 공동주

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가 지난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각 지역별 공동주택의 분포, 밀집도 등이 다르고 공공주택의 금연구역 제도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여전히 낮아, 2016년 9월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30일 기준 전국 공동아파트 지정 현황은 총 631개소로 전국 공동주택

의 약 3% 세대만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확산이 

요구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입주민들 간 합의에 의해 금연구역을 만

들어 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즉, 기존의 금연구역 지정이 Top-down 형식의 일괄적인 방식

이라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Bottom-up 형식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사회 전반에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제도의 확산은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확산을 위해서는 선행 사례와 애로사항 분석이 선

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혼란

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공동주택 금연구

역 지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민들

을 대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태도,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공

동주택 금연구역 제도 확산을 위한 정책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론

1) 연구 방법

가. 네이버 트렌드 분석

공개된 데이터인 온라인 뉴스 기사는 중요한 이벤트와 관련된 사실과 의견을 담고 있기에 

독자의 관심도에 영향을 끼치며,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러한 이벤트에 관심이 생길 때 포털 검

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보 검색 빈도의 증가는 인터넷 뉴스 기사와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금연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

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 검색어 트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색어 트렌드 조회 기

간은 2016년부터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로 설정하고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

버(www.naver.com)를 통해 금연아파트 검색량을 추출하였고 이때 검색 강도가 높은 지점

별 인터넷 뉴스 기사 내용을 함께 분석하였다. 

나. 민원 분석

국민신문고(국민참여 포털시스템 : www.epeople.go.kr)는 조선의 신문고 제도에 착안하

여 마련된 통합형 온라인 공공민원 창구로서 시민 중심적 거버넌스형 전자정부, 전자민주주

의 실현을 위해 구축·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 참여 도구이자 공론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정치 참여의 도구로 활용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민원·제안·참여’ 카테고리 가

운데 접근 가능한 ‘국민제안’ 게시판에 게시된 국민제안 가운데 ‘흡연’과 ‘아파트’ 단어가 포함

된 게시글을 파이썬(Python 3.7.1)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제안 내용을 시각화하고 

해당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원고는 조성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황지은 등 4인이 수행한 ‘금연구역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 금연아파트를 

중심으로(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년 연구과제)’ 최종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태도 및 영향 : 금연아파트를 중심으로

황지은 연구원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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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층 면접 

금연아파트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금연아파트 확대 및 효과적인 운영 방향을 도출하기 위

하여 현재 아파트 관리자인 아파트 관리소장 10인 및 입주자대표자 1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

접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은 개별적으로 각 아파트 관리소 회의실 등에서 약 30분가량 소요

되었으며 연구원 1인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나머지 연구원 1인이 해당 기록을 기록하며 면접 

진행을 보조하였다. 심층 면접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녹음 자료는 연구 종

료 후 한글 스크립트로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라. 모바일 설문조사

 금연아파트 지정 전과 후의 간접흡연 노출 변화,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금연아파

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바일 설문조사는 현재 금연아파트

로 지정된 5개의 아파트(서울, 부산, 대전, 경기 소재)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설문조사 안

내문을 부착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모바일 설문조사 희망자는 안내문에 부착된 QR 코

드로 접속하여 연구 동의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마.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는 현재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내에서의 간접흡연 노출 정도, 

금연아파트에 대한 인식도, 요구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연

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할당표본추출방법으로 1,200명의 전국(6개 도시) 온라인 패널을 대

상으로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2) 연구 결과 등

가. 네이버 트렌드 분석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네이버를 통한 금연아파트 검색어는 총 9번의 피크

(Peak)가 있었다. 금연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과태료 또는 층간흡연과 같이 사람들

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보도된 직후 급증하였다. 특히, 금연아파트 검색은 층간

흡연과 연관이 있었다. 해당 기간 동안 금연아파트 관련 인터넷 신문 기사는 총 2,315건이며 

이 가운데 층간흡연 내용을 포함한 기사는 430건으로 전체 기사의 약 20%를 차지해 금연아

파트와 층간흡연 문제가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금연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림 1] 금연아파트 검색어 네이버 트렌드 [그림 2] 금연아파트 및 층간흡연 검색어 네이버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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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원 분석 

국민신문고에 게시된 일반 제안 중 ‘흡연’과 ‘아파트’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제안은 총 

403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안 내용의 상위 400개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흡연(3,589회), 담

배(1,922회), 아파트(1,646회), 금연(1,386회)을 제외하면, 개선(636회), 사람(634회), 문제

점(629회), 연기(612회), 구역(577회), 피해(542회), 현황(509회), 방안(500회), 설치(489회), 

건강(489회), 간접흡연(483회), 생각(462회), 집(427회)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제안 내

용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6년부터 금연아파트 

지정을 요구하는 제안이 있었고 이밖에 아파트 단지 내 흡연실 설치, 집 안에서의 흡연 금지를 

제안하는 민원이 많아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용구간에서의 간접흡연 문제 해소만이 아니라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공동주

택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간접흡연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동주택 내 금연구

역 지정 범위가 공용구간에서 사적공간까지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흡연아파트 관련 국민제안의 단어별 빈도수 [그림 4] 국민신문고 내용에서 주요 단어의 이미지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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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층 면접 

금연아파트 지정은 크게 아파트 입주민의 건의 또는 아파트 관리소의 자발적인 추진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입주민 투표 시 흡연자 입주민의 반발 등은 특별히 없어 지정 과정

상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금연아파트 지정 후 공용구간에

서의 흡연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에서의 전반적인 흡연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반면, 오히려 층간흡연 민원이 증가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층간소음과 달리 층

간흡연의 경우 정확한 흡연 세대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A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죠. 예전에는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복도 계단 층간에서 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는 사례가 많았었죠.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많이 개선이 

됐고…….

F  �전에는 이웃이 담배를 피워도 어쩔 수 없나 보다 했었죠. 그런데 금연아파트가 된 이후 방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담배 냄새가 나면 민원 전화가 옵니다. 민원이 

훨씬 늘었죠. 

특히,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금연아파트 제도 운영상에 있어서 관리 주체인 아파트 관리소

의 단속 권한의 부재와 복잡한 절차로 인한 업무 부담 등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관리소장들

은 지역사회 내 금연 문화 조성 및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산을 위해서는 중앙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홍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H  �강제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누군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그 

흡연자를 연행하거나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거죠. 이처럼 공권력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C  �언론에서 많이 홍보를 해야 합니다. “어제 뉴스 보셨죠?” 하면 찾아볼 수 있게요. 보건소에서 배부 

하는 금연 홍보자료 스티커도 저희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에게 보다 널리 홍보 

하기 위해서는 글과 그림으로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하면서부터는 

금연 홍보 시 그림으로 된 자료로 많이 하려고 해요.

라. 모바일 설문조사

모바일 설문조사 참여자는 총 379명으로, 참여자의 50.7%(n=192)는 남성이며, 현재 흡연

자는 39명(10.4%)이었다.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 공용구간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한 자는 156

명(62.9%)으로 나타났으며, 간접흡연 경험 장소는 지하주차장(n=163)이 가장 빈번했다. 공

용구간에서의 흡연을 목격한 경우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모른 척 했고(40.4%), 경비실 등에 

알리거나(12.9%), 흡연자에게 금연장소임을 알려 주는 경우(10.6%)도 있었다. 

현재 매일 또는 가끔 흡연자 39명의 경우,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

후 공용구간에서의 흡연보다는 아파트 단지 내 지정된 흡연 구역 또는 아파트 단지 밖에서 주

로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명의 흡연자는 금연아파트 지정 후 집 안(n=4)과 밖

(n=6)에서 흡연이 줄었다고 응답하였으며 15명(38.5%)은 실제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

답하였다. 

[표 1] 금연아파트 거주 흡연자의 금연아파트 지정 전·후 흡연장소 변화 � (n=39)

구분

금연아파트 지정

전(前) 후(後)

n % n %

흡연장소

 아파트 복도 1 2.6 1 2.6

 아파트 계단 - - - -

 아파트 엘리베이터 - - - -

 아파트 지하주차장 5 12.8 - -

 집 안 7 17.9 6 15.4

 기타 26 66.7 32 82.1

흡연행태 및 흡연량 변화

 집 밖에서의 흡연 증가 - - 6 15.4

 집 밖에서의 흡연 감소 - - 6 15.4

 집 안에서의 흡연 증가 - - - -

 집 안에서의 흡연 감소 - - 4 10.3

 아무 변화 없다 - - 23 59.0

금연 시도

 있다 - - 15 38.5

 없다 - - 24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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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설문조사 참여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해 만족(78.4%)하였으나 운영상의 만

족은 다소 떨어졌는데(46.2%)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들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금연아파트 지정 후 공용구간에서의 간접흡연 피

해 정도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용구간 이외의 장소에서의 간접흡연 또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표 2] 금연아파트 지정 만족도 및 간접흡연 피해 개선� (n=39)

구분

전체 비흡연자 흡연자

p-value*

n % n % n %

금연아파트 지정 <.001

 만족 297 78.4 275 80.9 22 56.4

 보통 71 18.7 55 16.2 16 41.0

 불만족 11 2.9 10 2.9 1 2.6

금연아파트 운영 <.050

 만족 175 46.2 162 47.6 13 33.3

 보통 140 36.9 117 34.4 23 59.0

 불만족 64 16.9 61 17.9 3 7.7

아파트 공용구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개선
0.503

 그렇다 266 70.2 238 70.0 28 71.8

 그렇지 않다 113 29.8 102 30.0 11 28.2

금연구역 이외의 장소의 

흡연
0.421

 개선되었다 252 66.5 231 67.9 21 53.8

 변화없다 122 32.2 105 30.9 17 43.6

 개선되지 않았다 5 1.3 4 1.2 1 2.6

* p-value by chi-square.

마.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참여자는 총 1,200명으로 남성 599명(49.9%), 여성 601명(50.1%)이며, 현재 흡연자

는 493명(남자 351명, 여성 142명)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자의 45.3%(n=544)는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거 2016년 9월 3일부터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1/2 이상이 찬성하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반면, 참여자의 54.7%(n=656)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의 40.5% 

(n=486)는 공동주택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

을 알고 있었으나 59.5%(n=714)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 및 과태료 부과 사실에 

대해서는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들의 인지도가 통계적으로 더 높았다. 과태료 5만 원에 대해

서는 비흡연자일 경우 너무 적다(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1.7%(n=436)로 가장 많았고 이

어서 적당하다 33.7%(n=238), 너무 많다 4.7%(n=33) 순으로 나타난 반면, 흡연자는 적당하

다 52.1%(n=257), 너무 많다 24.5%(n=121), 너무 적다 23.3%(n=1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금연아파트 제도 인지도� (n=1,200)

구분

전체 비흡연자 흡연자

p-value*

n % n % n %

금연아파트 제도 <.001

 안다 544 45.3 282 39.9 262 53.1

 모른다 656 54.7 425 60.1 231 46.9

과태료 부과 <.001

 안다 486 40.5 242 34.2 244 49.5

 모른다 714 59.5 465 65.8 249 50.5

과태료 액수 <.001

 너무 많다 154 12.8 33 4.7 121 24.5

 적당하다 495 41.3 238 33.7 257 52.1

 너무 적다 551 45.9 436 61.7 115 23.3

* p-value by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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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금연아파트 미거주자의 금연아파트 희망 및 비희망 여부�

구분

전체 비흡연자 흡연자

p-value*

n % n % n %

희망여부(n=957) <.001

 금연아파트 희망 731 76.4 530 93.3 201 51.7

 금연아파트 비희망 226 23.6 38 6.7 188 48.3

 희망 이유(n=731) <.001

 간접흡연 때문에 불편하다 277 23.1 236 44.5 41 20.4

 �‌�어린이 등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203 16.9 114 21.5 89 44.3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203 16.9 156 29.4 47 23.4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 47 3.9 23 4.3 24 11.9

 기타 1 0.1 1 0.2 - -

 비희망 이유(n=226) <.001

 흡연하기 불편하다 52 23.0 2 5.3 50 26.6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는 보장 
 되어야 한다

103 45.6 10 26.3 93 49.5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56 24.8 18 47.4 38 20.2

 ‌�현재 간접흡연 피해가 없어  
필요 없다. 

15 6.6 8 21.1 7 3.7

 기타 - - - - - -

 * p-value by chi-square. 

현재 금연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957명 가운데 731명(76.4%)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금연아파트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반면, 226명(18.8%)은 금연아파트를 희망하지 않

는다고 응답하였다. 흡연 여부에 따라서는 비흡연자의 93.3%, 흡연자의 51.7%가 금연아파트

를 희망하는 반면, 흡연자의 48.3%, 비흡연자의 6.7%만이 금연아파트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금연아파트를 희망한다는 이유가 

44.5%로 가장 많았고 흡연자는 어린이 등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금연아

파트를 희망한다는 이유가 44.3%로 가장 많았다. 반면, 금연아파트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비흡연자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47.4%로 가장 많았고, 흡연자는 

흡연자가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49.5%로 가장 

많았다. 

3. 결론

1) 고찰 및 시사점 

우리나라 특성상 아파트를 비롯하여 공동주택 생활 비중이 높아 공용구간에서의 간접흡

연 폐해를 막기 위해 2016년 9월 3일부터 공동주택 거주 세대 1/2 이상이 관할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

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해당 장소는 의무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된다. 하지

만, 여전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미흡한 실정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금연 분위기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의 확산이 요구된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용구간에서 흡연 금

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도는 국민 요

구에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제도에 대한 뉴스, 포털 검색 또한 지속되어 사람들의 

관심도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파트를 비롯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

도의 확산이 미흡한 것은 해당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때문일 것이라고 온라인 설문조사 결

과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도를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도

록 중앙 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홍보 활동의 중요성은 이미 관리주체자

들이 거듭 강조한 부분임은 물론 홍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제도에 대해 오해, 갈

등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어 해당 제도가 지역사회에 건전하게 정착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기

를 희망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선호도는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 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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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기적으로 흡연자들의 흡연 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

쳤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 후 흡연자들은 공용구간에서의 흡연을 자제하고 흡연량 또한 감소

한 것은 물론 나아가 금연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확대는 비흡

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 감소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흡연자들의 흡연 행태에 영향을 주

어 장기적으로는 흡연율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관리주체

자들 역시 제도 도입 후 흡연자들이 공용구간에서의 흡연이 확실히 감소했다고 평가했을뿐

만 아니라 공용구간 이외의 흡연 문제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단기적이지만 긍정적인 영향과 변화 등은 향후 제도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앞으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제도를 확산함에 있어서 층간흡연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피

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효성의 문제로 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주체자들 역시 금연아파트 지정 후 가장 큰 부작용

으로 층간흡연으로 인한 민원의 증가를 제시하였다. 결국, 금연아파트 지정 후 층간흡연 문제

가 부각된 것은 공용구간에서 흡연이 금지되면서 실제로 세대 내 흡연이 증가하였을 수도 있

지만, 금연아파트의 경우 세대 내에서의 흡연 또한 금지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기 때

문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층간흡연 문제가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도 확산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제한점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접의 경우, 현재 금연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 곳을 연구자가 직

접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금연아파트 운영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 금연아

파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여 금연아파트 미지정 사유, 금연아파트 지정의 

애로사항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심

층면접을 통해 일부 미지정 사유, 확산 방안 시 고려사항 등을 도출해 낼 수 있었으나, 실제 상

황을 모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금연아파트를 비롯하여 공동주택 금연구

역 지정 및 운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하겠다. 

현재 금연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5개의 금연아파트 

입주민만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연구 결과가 모든 인구집단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전국 규모로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비교하여 제시하기 어렵다. 또

한, 아파트 거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아파트 내에서의 간접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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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지만, 해당 연구는 단면 연구로서 금연아파트 전과 후의 사실

을 기억에 의존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서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해당 설문조

사의 경우, 만 19세 성인만 참여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어린이, 청소년들이 실제 느끼는 해당 

제도의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 집단을 고려한 장기

적인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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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금연 정책을 추진 중이며,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공공장소 실내금연 정책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담

배규제기본협약 8조 2항을 보면 「각 당사국은 실내 사업장·대중교통 수단·실내 공공장소, 그

리고 적절한 경우 기타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에의 노출로부터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국내

법에 규정된 정부 관할하에 효과적인 입법적·집행적·행정적 및 / 또는 기타 조치를 채택·시행

하며, 다른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조치의 채택과 시행을 적극적으로 촉진한

다」라고 되어 있다1). 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7월 이후 일반음식점과 휴게음

식점의 전면적 실내금연정책이 도입되었고, 2015년에는 모든 음식점과 술집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2).

금연구역 실시 이후 영세 소형 음식점 절반 이상에서 매출이 하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흡연부스 등 흡연구역을 설정하는 선택적 금연구역 도입에 대한 의견

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흡연부스 설치 등의 선택적 금연구역은 흡연자들이 쉽게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담배 연기 노출이 우려될 수준일 경우 모든 실내 직장과 공공

장소에서 흡연의 전면 금지를 권장하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가이드라인에 크게 어긋난 

것이다. 외국에서는 금연구역확대에 따라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고 있지만3),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해외 사례로 국내 금연구역 실시 이후 술집, 음식점 등의 매출 변화에 

관한 관련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미 실내금연이 도입된 국가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실내금연정책 도입 이후 심혈관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등)과 호흡기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등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이 감소하였

다4). 이에 우리나라에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영향을 평가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연구역에 관련된 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되어 있다. 150㎡ 이상인 영업소는 2012

년 12월 8일 시행되었으며, 계도기간은 2013년 6월 30일까지였다. 또, 100㎡ 이상인 영업소

로의 확대는 2014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계도기간 2014년 7월 1일까지였다. 모든 영업소로

의 확대는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계도기간 2015년 3월 31일까지였다.

본 연구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과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인구집단의 건

강영향분석을 통한 사회적 파급효과 측정을 통해 금연구역 확대의 경제적 영향 및 인구집단

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를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연구역 

확대에 영향을 받은 사업장의 월 매출, 결제 건수 등의 지표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본론

1)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에 사용된 자료 및 변수는 신한카드사 빅데이터 센터의 매출 정보 DB로서, 다양한 부

문에서 국내 1위 카드사이며 270만 개의 가맹점 정보와 240여 개의 업종분류체계를 보유하

고 있어 가맹점별 세부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 전체 카드사와 신한카드 간 사용금액 월별 

추세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고,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월별 소매판매액 경상지수와의 상관

계수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신한카드 사용 금액이 국내 전체 소비추세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 한국은행과 신한카드 자료를 이용한 추정 총액 추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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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지역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서울의 중구, 강남구,  

강서구로 한정하였고 확보한 기간은 각 금연구역 정책 시행 전후 2개월인 2012년 9~10월,   

2013년 3~4월, 2013년 9~10월, 2014년 9~10월, 2015년 9~10월로 총 10개월분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표 1] 전체 분석 단위(소지역-업종-면적-일별)에 대한 일반적 정보

구분
면적(㎡)

99 이하 100~149 150 이상 전체

전체 구역 수(개) 464,819 (50) 206,148 (22.2) 259,258 (27.9) 930,225

한식 146,294 (47.2) 78,184 (25.2) 85,679 (27.6) 310,157

패스트푸드 17,981 (53.8) 4,127 (12.4) 11,291 (33.8) 33,399

커피전문점 41,710 (48.8) 14,521 (17) 29,191 (34.2) 85,422

중식 39,153 (52.2) 16,011 (21.3) 19,904 (26.5) 75,068

일식 35,837 (50.3) 13,199 (18.5) 22,207 (31.2) 71,243

일반 대중음식 131,909 (57.4) 46,939 (20.4) 50,842 (22.1) 229,690

양식 32,080 (42.3) 17,624 (23.2) 26,153 (34.5) 75,857

기타[1] 19,855 (40.2) 15,543 (31.5) 13,991 (28.3) 49,389

센서스 트랙의 전체 매출 수준

(백만 원)
28.1±230.7 45.0±385.1 44.8±355.3 36.5±307.8

* [1]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뷔페, 카바레, 칵테일바

음식점 매출액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 전체 음식점 업종을 대상으로 확인하였을 때 

100~149㎡ 음식점에서는 유의한 정책 효과에 따른 매출액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99㎡ 

이하의 음식점에서는 2014년에 단기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150㎡ 이상인 

음식점에서는 2013년에 매출액이 유의하게 감소한 추세가 확인되었으나 정책이 확장됨에 따

라 절편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표 2] 금연구역 정책의 음식점 전체 업종 매출액(만 원)에 대한 효과*

정책 변수

면적(㎡)

150 이상 100~149 99 이하

Estimate[1] p-value[2]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기본 추세 time -0.014 0.400 0.009 0.302 0.013 0.055

2013년 7월 

정책 효과

intervention_1 3.971 0.051 0.039 0.971 0.549 0.464

time after 

intervention_1
-0.091 0.010 -0.006 0.769 -0.008 0.554

2014년 1월

정책 효과

intervention_2 5.905 0.004 2.962 0.076 2.065 0.014

time after 

intervention_2
0.097 0.065 -0.015 0.682 -0.011 0.553

정책 변수

면적(㎡)

150 이상 100~149 99 이하

Estimate[1] p-value[2]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2015년 1월

정책 효과

intervention_3 6.146 0.004 -0.973 0.452 0.556 0.437

time after 

intervention_3
-0.106 0.070 0.017 0.651 0.008 0.705

2015년 10월 31일 정책 

효과**
+4.737 +0.134 +0.852

	 * 업종, ln(기온), ln(강수량), ln(KOSPI), 요일, 휴일, ln(각 센서스 트랙 내 모든 업종의 매출 수준) 보정

** �‌�정책 효과 변수(intervention_1, time after intervention_1, time after intervention_2, intervention_3, time after  

intervention_3)만을 고려하여 2013년 4월 30일 매출액 기준 대비 2015년 10월 31일의 매출액 비교 적용

[1]: 모집단의 모수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의 속성

[2]: 관찰된 데이터의 검정통계량이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한 것

분석 결과 음식점 매출액에 대한 정책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전혀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전체 업종(100~149㎡), 커피전문점(99㎡ 이하, 100~149㎡), 중식(100~ 

149㎡), 일반 대중음식점(100~149㎡), 양식(99㎡ 이하, 100~149㎡)], 한식(99㎡ 이하, 100~ 

149㎡)의 경우 정책 해당 시점에 절편에서만 변화가 있어 단기적으로만 매출액이 감소되고 장

기적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책 확대 중에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전체 업

종(99㎡ 이하), 한식(150㎡ 이상), 패스트푸드(150㎡ 이상, 99㎡ 이하), 커피전문점(150㎡ 이

상), 중식(150㎡ 이상), 일반 대중음식점(150㎡ 이상, 99㎡ 이하)]. 유의하게 정책 확대 중에 매

출액이 감소한 효과가 지속적 추세로 확인된 업종은 양식(150㎡ 이상), 일식(150㎡ 이상), 패

스트푸드(99㎡ 이하, 100~149㎡)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 단순 평균 그래프만 봐도 양식을 

제외하고 눈에 띄는 감소세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별 업종으로 볼 때 업종의 면적별로 

정책 효과가 다르게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정책이 매출액에 미친 영향은 크

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으로 개별 사업장을 식별할 수 없어 각 사업장의 영업 상태, 유행 

등의 정보를 확인 불가능한 점이 있고 데이터 기간이 10개월밖에 되지 않아 정책 도입 직후의 

단기 효과, 그리고 장기 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에서 금연구역 정책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유의미한 연구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후속 연구로 보다 완전한 데이터 기간으로 확장하여 치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

가 있다.

구역 내

업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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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인구집단의 건강영향 분석

체계적 문헌고찰을 활용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국내 연구는 실내에서의 흡

연 및 금연에 따라 실내공기질 및 공기 중 니코틴 농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간접흡연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에 국한되어 

있었고, 특히 소아 천식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또한, 눈, 코, 목 등의 자극 증상에 대

한 연구들도 있었다. 대다수의 연구들은 간접흡연이 천명 등의 천식증상을 악화시키고 폐기

능을 감소시키며 눈, 코, 목 등의 자극 증상을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간접흡연이 심혈

관질환 및 뇌졸중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공공장소 전면 실내금연정책 이후의 건강영

향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확립되어, 간접흡

연을 줄이기 위한 각 단위별, 지역사회별, 국가별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2004년부터 꾸준히 발표되어, 심혈관계 질환과 뇌혈

관계 질환, 그리고 총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 실내

금연구역의 확대가 간접흡연의 노출을 줄이는 일관된 효과도 보고되고 있으나, 호흡기 질환

과 주산기 질환에 대한 효과는 연구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흡연

율을 줄이는 데에선 전체적인 효과는 일관되지 않으나, 특정 단위(예 :  병원 직원, 대학생)에선 

일관된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천시스템(Operational Data Store) 및 데이터웨어하우스

(Data Warehouse)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입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식당 및 술집의 

실내금연정책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4년 1월과 2015

년 1월을 기준으로 정책 전과 후의 기울기를 비교하였다. [표 3]에서 각 시기의 기울기의 차이

를 나타내는 변수는 각각 time_af_inter1과 time_af_inter2이다. 우리나라 실내금연정책

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20세 이상 인구에서 심근경색과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뇌경색,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이하 COPD)으로 인한 입원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온도 및 습도 등 대기환경의 변화, 

대기오염 변화를 보정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사라졌으며, 전체 모형이나 남자에 대한 하부분

석에서 COPD로 인한 입원 수준이 증가하는 소견이 있었다.

[표 3] 전체 모형 적합 결과

Variable
2014년 1월, 2015년 1월 기준

β SE ρ

AMI or 

unstable 

angina

Intercept 13.52 0.26 <.0001

time -0.01 0.01 0.265

intervention1 0.31 0.60 0.610

time_af_inter1 -0.06 0.07 0.429

intervention2 0.21 0.73 0.772

time_af_inter2 0.02 0.11 0.856

CVA I*

Intercept 62.08 0.43 <.0001

time -0.01 0.02 0.561

intervention1 -1.83 1.00 0.073

time_af_inter1 0.14 0.12 0.259

intervention2 -0.80 1.21 0.512

time_af_inter2 -0.12 0.17 0.495

CVA II**

Intercept 82.90 0.64 <.0001

time 0.00 0.02 0.908

intervention1 -1.26 1.47 0.394

time_af_inter1 0.16 0.18 0.389

intervention2 0.59 1.78 0.742

time_af_inter2 -0.17 0.26 0.511

COPD

Intercept 12.23 0.39 <.0001

time -0.04 0.01 0.004

intervention1 1.52 0.90 0.095

time_af_inter1 -0.20 0.11 0.079

intervention2 3.43 1.09 0.002

time_af_inter2 -0.16 0.16 0.306

*CVA I : 뇌경색증(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I64)

**CVA II : 뇌경색증(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I64), 지주막하출혈(I60), 뇌내출혈(I61) 

AMI, Acute myocardiac infarction 급성 심근경색; unstable angina 불안정 가슴조임증; CVA, Cerebrovascular accident 

뇌혈관장애;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만성폐쇄성폐질환

대기상태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효과를 보정했을 때, 이런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졌

다. 또한 여성에서 CVA I과 COPD로 인한 입원 수준의 감소가 있었으나, 대기상태나 대기오

염으로 인한 교란변수를 보정했을 때, COPD로 인한 입원 수준 감소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졌고, CVA I과 CVA II는 2014년 1월을 기준으로 입원 수준의 감소가 있었다. 그러나 

입원의 기울기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5년 1월을 전후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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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체 모형에서 잠재적인 교란변수(Confounders)를 통제한 분석결과

Variable
2014년 1월, 2015년 1월 기준

β SE ρ

AMI

or unstable angina

Intercept 16.61 2.19 <.0001

time 0.00 0.01 0.652

intervention1 -0.17 0.53 0.741

time_af_inter1 0.00 0.07 0.968

intervention2 -0.93 0.66 0.162

time_af_inter2 0.06 0.09 0.476

temp -0.03 0.03 0.367

humidity -0.03 0.02 0.248

pm10 0.03 0.01 0.055

no2 -96.72 40.57 0.020

o3 -31.23 23.82 0.195

so2 134.86 153.01 0.382

CVA I*

Intercept 64.61 3.71 <.0001

time -0.01 0.01 0.510

intervention1 -1.61 0.89 0.077

time_af_inter1 0.15 0.11 0.189

intervention2 -0.87 1.12 0.440

time_af_inter2 -0.09 0.15 0.534

temp 0.06 0.05 0.225

humidity -0.02 0.04 0.691

pm10 0.01 0.02 0.748

no2 -121.89 68.75 0.081

o3 -145.92 40.36 0.001

so2 753.45 259.30 0.005

CVA II**

Intercept 84.99 5.11 <.0001

time 0.01 0.02 0.780

intervention1 -1.44 1.23 0.245

time_af_inter1 0.22 0.15 0.153

intervention2 -0.17 1.54 0.912

time_af_inter2 -0.13 0.20 0.521

temp -0.01 0.07 0.889

humidity -0.01 0.06 0.887

pm10 0.01 0.03 0.845

no2 -129.11 94.73 0.178

o3 -146.90 55.61 0.011

so2 913.12 357.29 0.013

Variable
2014년 1월, 2015년 1월 기준

β SE ρ

COPD

Intercept 15.71 2.65 <.0001

time -0.04 0.01 0.001

intervention1 0.34 0.64 0.592

time_af_inter1 -0.04 0.08 0.594

intervention2 1.13 0.80 0.161

time_af_inter2 -0.10 0.11 0.327

temp -0.08 0.04 0.027

humidity -0.04 0.03 0.135

pm10 0.02 0.02 0.272

no2 -126.19 49.08 0.013

o3 32.65 28.81 0.262

so2 310.74 185.13 0.098

*CVA I : 뇌경색증(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I64)

**CVA II : 뇌경색증(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I64), 지주막하출혈(I60), 뇌내출혈(I61)

AMI, Acute myocardiac infarction 급성 심근경색; unstable angina 불안정 가슴조임증; CVA, Cerebrovascular accident 

뇌혈관장애;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만성폐쇄성폐질환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의 실내금연정책 도입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

다.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흡연자가 훨씬 많고 따라서 실내금연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실내금연정책은 2014년 1월에는 100㎡ 이상의 음식점과 술집에만 적용

되었고, 2015년 1월에는 모든 음식적과 술집으로 확대되었다. 즉, 2015년 1월의 실내금연

정책이 더 광범위했음에도 불구하고 CVA I과 CVA II로 인한 입원이 2014년 1월 이후에만 

여성에서만 감소한 것은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결론

음식점 매출액에 대한 정책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전혀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정책 해당 시점에 절편에서만 변화가 있어 단기적으로만 매출액이 감소되고 장기적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책 확대 중에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거나, 유의하게 정책 확대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효과가 지속적 추세로 확인된 업종이 확인되기도 하였지만 양식을 제외하고

는 눈에 띄는 감소세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별 업종으로 볼 때 업종의 면적별로 정책 

효과가 다르게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정책이 매출액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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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외국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해외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는 실내금연정책 도입 이후 심근경색과 급성관상동맥질환, 뇌졸중의 입원이 

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호흡기질환에서 실내

금연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실내금연정책이 심근경색, 뇌경색,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입원감소를 나타

내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실내금연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

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음식점과 술집에서 흡연이 금지되었으나, 외국과 달

리 사업장에서의 흡연은 제한적이다. 실제 2015년 자가보고에 의한 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금

연 노출률은 2014년의 40.1%에서 2015년에 26.8%로 낮아졌으나 아직도 상당한 정도의 간

접흡연 노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음식점과 술집에서의 실내금연정책의 실제 집행정도에 

관한 자료는 없다. ITC 연구자료에 의하면 2010년 “술집에서 흡연자를 본 적이 있느냐”는 설

문에 흡연자의 80%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나, 2016년 조사에는 2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는 술집이나 음식점의 실내금연 정책이 완벽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근

경색이나 뇌경색의 발생은 흡연량과 비례하지 않아 적은 양의 간접흡연 노출도 질병을 악화시

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이런 불완전한 실내금연정책이 심근경색, 뇌경색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 감소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이 연구 대상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실내금연정책의 효과는 

비흡연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므로,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분석을 하는 것이 실내

금연정책의 효과를 더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대부분의 외국 연구도 입원자료나 건강보험 자

료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비흡연자를 구분해서 그 효과를 평가한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나

라와 같이 실내금연정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

으므로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흡연자만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

할 수 있다.

셋째, 실내금연정책 도입 시기에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다른 요인의 변화로 심근경색, 뇌

경색,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이 증가해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대기환경 변화, 대기오염 등의 가능한 교란변수를 보정하였으므로 이런 가능성은 높

지 않을 것이다.

넷째, 응급의료에 대한 재정투자 증가와 응급실 이용의 문턱이 낮아져 급성심근경색, 뇌졸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이 증가한 것이 실내금연정책의 효과를 낮게 보이게 할 

수 있다. 응급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국가응급의료사업의 재정 규모가 2014년 218,105백만 

원에서 242,291백만 원으로 11.1%가량 증가하여 중증 질환의 급성 관리가 향상되어 입원율

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보건복지부, 2015). 응급실 이용자 현황의 경우에도 2015년에 

메르스로 인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13년 10,186,341명에 비해 2014년에 10,419,983명

으로 증가하였고(보건복지부, 2014), 2015년에는 10,343,985명으로 나타났으나(보건복지

부, 2015),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은 응급상황이므로 보장

성이나 응급실 접근성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분석이 필요

하다. 비흡연자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검진자료의 연결이 필요하다. 

향후 건강보험공단과 협조를 통해 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음식점 및 

술집의 실내금연정책 도입 이후 1년의 효과만을 분석하였기에 향후 추적기간을 2~3년 정도

까지 연장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간접흡연이 발생을 증가시키는 질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소아의 천식 및  하부호

흡기질환으로 인한 입원은 발생빈도와 입원이 많은 중요한 질환이며, 실내금연정책으로 인한  

해당 질환의 발생이나 입원에 대한 영향은 국제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집단에서는 흡연율이 낮으므로 직접흡연의 영향이 적은 것도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

이 된다.

셋째, 실내금연정책과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간접흡연은 적은 양의 노출로도 질병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 대한 전면적인 금연이 필요하

며,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집행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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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로 인한 건강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이 매년 확대되며 자유

롭게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점차 줄어들면서 일부 흡연자들의 경우 자동차 실내에서 주로 

흡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동승자의 간접흡연뿐 아니라 차량 내부에 쌓인 유해물질

로 인해 향후 3차흡연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공공장소 위주로 금연구역이 지

정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사적인 공간으로 취급되는 자동차 실내는 고려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어린이가 동승한 차량을 대상으로 금연차량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정책이 간접흡연 관련 질병 감소 및 국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한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8년 운전 중 흡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

지 않은 상황이다.1) 

본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금연차량법 실시 후 청소년 차량 내 흡연 노출 감소율 및 

이에 따른 건강영향 등을 분석한 것으로, 그 결과 금연차량법 실시 후 간접흡연 노출 감소가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차량 내 흡연 노출 빈도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천식 발

병율과 향후 흡연 의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차량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건강위해를 막기 위한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Ⅰ. 배경

미국에서 흡연은 예방 가능한 질병과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2) 1,600만 명의 미국인

이 현재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걸려 있으며, 같은 이유로 매일 1,300명이 사망한다.3) 이러한 

통계에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때문에 간접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도 포함되며, 그

중 가장 취약한 것은 어린이들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흡연자인 어린이들의 경우 

폐렴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4) 간접흡연은 천식발작을 일으키고 천식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

다.5) 청소년 흡연 예방에 대한 2012년 의무감 보고서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에서 천식

으로 진단될 정도로 심각한 쌕쌕거림과 직접흡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6) 

어린이를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은 간접흡연과 관련된 부정적인 건강 

영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향후 흡연 의도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여러 연구는 

어린 시절 간접흡연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나이가 들면서 흡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7) 8) 

금연법이 성인의 간접흡연 노출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9) 10) 11) 12) 13)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직장, 식당 및 기타 옥외 공간에 적용되는 금연법이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간접흡

연을 줄임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간접흡연 노출 역시 감소된다는 것을 입증한다.14) 15) 

이러한 정책은 결국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가정 내 흡연 

노출을 줄인다.16) 17) 18) 미국에서는 거주 지역에서 포괄적인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는 천식환자 

중 가정에서 흡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천식 증상(쌕쌕거림 등)의 유병률과 심각성이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19) 또한 차량 내에서 흡연에 노출된 성인 비흡연자는 노출되지 않은 비흡

연자들보다 천식이 더 많이 나타났다.20)

집과 차는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이다.21) 22) 23) 24) 자동차의 작

고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연기에 노출된 비흡연자는 창문을 내리더라도 환경보호국의 허용

치보다 몇 배나 높은 농도의 공기 중 독성물질에 노출된다.25) 26) 게다가 가스 및 입자는 덮개와 

자동차 표면에 흡수되어 누군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운 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승객이 독성물

질에 노출된다.25) 캘리포니아는 현재 자동차 내 금연법을 시행하는 미국의 8개 주 중 하나이

며25) 캘리포니아의 금연차량법은 2007년에 통과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27)  캘

리포니아 주법은 자동차 내에 미성년자(17세 이하)가 있을 때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법 집행 

시에 금연법 위반만으로는 차량을 정지시킬 수 없고 다른 위반에 부차적인 것이어야만 하며, 

위반 시에는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연법 시행은 성인의 호흡기 질환과5) 28) 29) 급성심근경색29) 30)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밝

혀졌지만, 어린이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증거는 제한적이다.31) 32) 개인용 차량에서의 

흡연 금지가 어린이의 간접흡연 노출과 아동 천식 진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헌은 거

의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캘리포니아의 2007년 금연차량법과 차량 내 간접흡연 노출에 대해 학생

들이(6~12학년) 자가보고한 건강 관련 결과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3가지 

본 원고는 Patel, M., Thai, C. L., Meng, Y. Y., Kuo, T., Zheng, H., Dietsch, B., & McCarthy, W. J. (2018)의 논문 ‘Smoke-

Free Car Legislation and Student Exposure to Smoking(Pediatrics, 2018 Jan)’을 번역 및 요약 정리한 것임.

자동차 내 금연과 청소년 흡연 노출

임수진 주임전문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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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 대해 설명한다. 목표 1은 미성년자가 있을 때 차량 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인 상원법

안 7이 제정된 후 캘리포니아 학생의 차량 내 흡연 노출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하는 것이다. 목표 2는 캘리포니아 학생의 차량 내 흡연 노출이 그들이 자가보고한 생애 천식 

진단과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목표 3은 캘리포니아 학생이 보고한 차량 내 흡연 

노출과 그들의 향후 흡연 의도와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목표 2와 3을 평가하기 위해 

‘California Student Tobacco Survey(이하 CSTS) 2011’의 횡단 자료를 사용했다.

Ⅱ. 연구방법

1. 자료 및 조사대상

이 연구의 자료는 CSTS 및 National Youth Tobacco Survey(이하 NYTS)로부터 가져왔

다. CSTS는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익명으

로 실시하는 자가보고된 담배 사용에 대한 2단계 층화 클러스터 샘플링 설계의 조사이다.33) 

자료는 2001~2002년에 시작하여 2011~2012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의 6~12학년 학생들로

부터 2년마다 수집되었다(n=151,064). 대부분의 CSTS 조사 항목은 NYTS에서 그대로 따왔

지만, 2011년 CSTS에는 생애 천식 진단에 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는 캘리포니아

의 추세가 단순히 미국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NYTS의 국가 

데이터와 비교되었다.

NYTS는 3단계 클러스터 샘플링 설계를 사용하여 미국 중·고등학생들의 전국 대표 단면 

샘플을 생성하는 학교 기반의 국가 단위 조사로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34) 이 연구에는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9년, 2011년에 수집한 자료(n=164,570)를 사용했으

며, 현재 분석에는 완전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NYTS 참여자들만 포함되었다.

2. 조사도구

1) 주요 노출 변수

시간의 주요 노출 변수는 학년 단위로 측정되었으며, CSTS는 가을에(조사기간 10~2월), 

NYTS는 봄에(조사기간 2~6월) 시작하는 조사 연도에 기초한 연속 변수로 사용되었다.

2) 종속 변수

대부분의 경우 CSTS와 NYTS에서 차량 내 흡연자에 대한 노출을 평가하는 항목과 답변

의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Q.	 지난 7일 동안,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며칠이나 차를 같이 탔는가?

 	 - 0일, 1~2일, 3~4일, 5~6일, 7일

이 질문은 2011년 NYTS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지난 7일 동안, 누군가가 담배 제

품을 피우는 차량에 며칠이나 탔는가?” 2011년 NYTS에서 제공한 8개의 선택지는 이전 해에 

사용된 5개의 선택지에 따라 재분류되었다. 모든 연도의 주요 분석에서 이 변수는 0일 

(비노출)과 1~7일(노출)의 2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흡연 의도 또는 생애 천식 진단 여부를 간

접흡연으로 회귀 분석한 2차 분석의 경우, 간접흡연 독립 변수를 0일, 1~2일, 3~7일의 3가지 

범주로 측정하였다.

3) 생애 천식 진단과 향후 흡연 의도

자가보고된 생애 천식 진단과 향후 흡연 의도는 아래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Q.	� 의사나 간호사가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보호자에게 당신이 천식에 걸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 예 또는 아니오

Q.	 내년 중에 담배를 피울 것 같습니까?

 	 - 확실히 그렇다. 아마 그럴 것이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절대 아니다

향후 흡연 의도의 경우 분석을 위해 대답은 ‘예’ 또는 ‘아니오’로 이분화되었다. 흡연 의도에 

대한 측정은 이전의 흡연 행태와 상관없이 향후 흡연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5) 36)

4) 공변량

 * 인종 또는 민족에 따른 분류

- 라틴아메리카계 또는 라틴계

- 백인, 비라틴아메리카계(non-Hispanic, 이하 NH)

- 아프리카계 미국인, NH

- 아시아계 미국인, NH

- 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섬 출신, NH

사회인구학적 특징에는 성별, 학년

(6~12학년), 인종 또는 민족*이 포함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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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간접흡연 관련 변수

다음과 같은 기타 간접흡연 노출 관련 질문이 포함되었다.

Q.	 지난 7일 동안,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같은 방에 며칠이나 있었습니까?

 	 - 0일(비노출) 또는 1~7일(노출)

Q.	 지난 7일 동안,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과 같은 집에서 며칠이나 있었습니까?

 	 - 0일(비노출) 또는 1~7일(노출)

Q.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사람 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 예 또는 아니오

이 변수들은 다른 간접흡연 관련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와 비교가 용이하도록 보정된 모델

에 공변량으로 포함되었다.24) 37)

3. 통계 분석

모든 분석에는 Stata/SE 13.0(StataCorp, College Station, TX)을 사용하였다.38) 목표 1

의 경우, 2001년과 2011년 사이의 추세를 평가하기 위해 CSTS 자료를 사용하여 자동차 내 

간접흡연 노출에 대해 보정되지 않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분석한 다음 개인의 사회인구학

적 특성을 포함하는 보정된 모델을 분석했다. 또한 NYTS 자료와 해당 CSTS 자료 사이에서 

학생들의 차량 내 간접흡연 노출 감소 기울기가 비교되었다. 2001~2005년과 2007~2011년 

기간에 관측된 CSTS 자료와 2002~2006년과 2006~2011년 NYTS 자료의 차량 내 학생 간

접흡연 추정치 감소 기울기의 차이는 Stata의 사후 추정 가설검증 절차를 사용하여 평가되었

다. 그리고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상원법안 7 관련 정치 캠페인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에 2005~2007년 구간의 CSTS 자료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기

로 결정했다.39) 모든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표본 추출 가중치를 사용하여 표본 추출 설계를 

반영하고 무응답으로 인한 변동을 조정했다.

목표 2와 3의 경우, 2011년 CSTS 자료에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적용하여 학생의 차량 내 흡

연 노출과 생애 천식 진단(목표 2), 향후 흡연 의도(목표 3)와의 이변량 관계를 각각 평가하였

다. 흡연 의도를 예측하는 모델은 현재 비흡연자에게만 국한되었으며 이후 보정된 모델에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잠재적 간접흡연 노출이 교란요인으로 포함되었다.

Ⅲ. 결과

1.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차량 내 간접흡연 노출

2007년 11월 상원법안 7이 통과되기 전 캘리포니아의 청소년 자동차 내 흡연 노출 비율은 

이미 2000년 기준으로 미국 전역의 통계보다 50%가량 낮았으며, 2001~2011년 미국 전역의 

자동차 내 흡연에 대한 청소년의 평균 노출율은 30.3~47.6%인 데 비해 캘리포니아는 같은 기

간 동안 17.9~25.5%로 나타났다. 연도별 노출에 대한 보정되지 않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2001년과 비교했을 때 2011년 자동차 내 흡연 노출은 37% 감소하여 2001~2011년 사이에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다(OR=0.63, 95% 신뢰구간 : 0.57~0.70). [그림 1]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캘리포니아 청소년의 자동차 내 흡연 노출 감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중치를 적

용한 자료를 사용하여 개인 수준의 요인을 통제하였다. 2001~2005년 동안 캘리포니아의 감소

율은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지만(연간 감소율 = -0.003, 95% 신뢰구간 : -0.006~0.007), 

2007~2011년 사이에 크게 가속되었다(연간 감소율 =  -0.012; 95% 신뢰구간 : -0.015~ -0.008). 

[그림 1] 2001~2011년 캘리포니아 청소년의 지난 7일 동안 차량 내 간접흡연에 대한 예상 노출 확률�(n=14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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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정

CSTS상의 학년(가을 학기 시작)

상
예

 

출
노

 

률
확

2007년 3월

부터 10월까지 

상원법안 7은 

심의, 3회 개정, 

통과 후 

주지사에 의해 

서명됨

* 이 그림은 성별, 인종 또는 민족, 학년 수준에 맞게 조정되었음(출처: C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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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NYTS의 자료를 통해 미국 전역 청소년의 차량 내 흡연 노출 감소에 대한 장

기적인 추세를 나타낸다. NYTS 자료에서 청소년의 차량 내 간접흡연 예상노출확률 연

간 감소율은 2002년 봄~2006년 봄 사이에 –0.025(95% 신뢰구간 : -0.033 ~ -0.018), 

2006~2011년 사이에 –0.012(95% 신뢰구간 : -0.018~ -0.005)로 나타났다.

[그림 2] 1999~2011년 미국 전역 청소년의 지난 7일 동안 차량 내 간접흡연에 대한 예상 노출 확률

� (n=164,570)

1999 2000 2002 2004 2006 2009 2011

.5

.45

.4

.35

.3

.25

2007년 10월, 

캘리포니아 

금연 자동차 

법안 제정

NYTS 상의 학년(봄 학기 시작)

상
예

 

출
노

 

률
확

* 이 그림은 성별, 인종 또는 민족, 학년 수준에 맞게 조정되었음(출처: NYTS).

2. 캘리포니아의 천식 진단

2011년 CSTS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난 7일 중 차량 내 흡연 노출 일수와 보정

되지 않은 모델에서의 생애 천식 진단 사이에 양반응 관계가 관찰되었다. 천식 진단의 평균 유

병률 추정치는 차량 내 흡연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 23.5%, 주당 1~2일 노출 시 27.8%, 주당 

3~7일 노출 시 31.4%로 나타났다. 성별, 인종 또는 민족, 학년 수준을 포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정한 후에도 양반응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노출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주당 1~2일 

차량 내 흡연 노출 시 천식 진단 확률이 1.24(95% 신뢰구간 : 1.08~1.42) 높았고 3~7일 노출 

시 확률이 1.46(95% 신뢰구간 : 1.27~1.68) 높게 나타났다. 공변량 중 성별(남성)과 민족성(아

프리카계 미국인, NH)은 천식 진단과 유의하게 연관이 있었다([표 1]).

[표 1]  2011년 캘리포니아 청소년의 차량 내 흡연 노출과 생애 천식 진단, 로지스틱 회귀 분석

구분

모델 1 모델 2

n=21,384 n=20,941

OR 보정값 95% 신뢰구간 OR 보정값 95% 신뢰구간

차량 내 

간접흡연 

노출

주당 0일 Ref - Ref -

주당 1~2일 1.24 1.08~1.42* 1.15 0.97~1.36

주당 3~7일 1.46 1.27~1.68*** 1.24 1.02~1.50*

성별

여성 Ref - Ref

남성 1.11 1.03~1.20** 1.11 1.02~1.20*

학년

6학년 Ref - Ref

7학년 1.01 0.69~1.46 1.00 0.69~1.44

8학년 1.08 0.75~1.55 1.09 0.76~1.56

9학년 1.00 0.74~1.37 1.00 0.73~1.36

10학년 0.89 0.65~1.22 0.90 0.66~1.22

11학년 0.81 0.59~1.12 0.82 0.60~1.12

12학년 0.90 0.65~1.24 0.91 0.66~1.26

인종 또는 

민족

백인, NH Ref - Ref

아프리카계 미국인, NH 1.73 1.39~2.15*** 1.77 1.42~2.20***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 0.97 0.85~1.11 0.98 0.86~1.12

아시아계 미국인, NH 0.82 0.68~0.98* 0.83 0.69~1.00*

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섬 출신, NH
1.26 0.93~1.71 1.24 0.90~1.70

같은 방에서의 간접흡연 - - 1.04 0.92~1.17

거주지 내 간접흡연 - - 1.10 0.96~1.27

흡연자와의 거주 여부 - - 1.15 1.01~1.32*

※ �제시된 모든 자료는 무응답 및 선택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함. 

모델 1과 모델 2의 모든 분석은 성별, 학년 수준, 인종 또는 민족성을 통제함. 

모델 2는 같은 방에서의 간접흡연, 거주지 내 간접흡연, 흡연자와의 거주 여부를 추가적으로 통제함. 

NH : NH(non-Hispanic), - : 해당 없음.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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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캘리포니아 청소년의 흡연 의도

2011년 CSTS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비흡연자인 학생의 차량 내 흡연 노출 여부와 향후 

흡연 의도 사이의 양반응 관계가 나타났다. 다음 해 흡연 의도의 평균 확률은 차량 내 흡연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 6.6%, 주당 1~2일 노출된 학생은 13.9%, 주당 3~7일 노출된 

학생은 17.1%로 예상되었다. [표 2]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맞게 보정된 모델(모델 1)은 노

출 일수에 따라 증가하는 유사한 양반응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당 1~2일 노출된 학생

(OR=2.27; 95% 신뢰구간 : 1.86~2.76)과 주당 3~7일 노출된 학생(OR = 3.03; 95% 신뢰구간 

: 2.31~3.99)은 전혀 흡연에 노출되지 않는 학생에 비해 다음 해에 흡연하고자 하는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흡

연 의도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기타 간접흡연 노출을 통제했을 때

의 흡연 의도는 백인(NH)에 비해 아프리카계 미국인(NH)에서 낮게,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

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2] 2011년 캘리포니아 청소년의 차량 내 흡연 노출과 비흡연자의 다음 해 흡연 의도, 로지스틱 회귀 분석

구분

모델 1 모델 2

n=21,384 n=20,941

OR 보정값 95% 신뢰구간 OR 보정값 95% 신뢰구간

차량 내 

간접흡연 

노출

주당 0일 Ref - Ref -

주당 1~2일 2.27 1.86~2.76*** 1.54 1.25~1.90***

주당 3~7일 3.03 2.31~3.99*** 1.92 1.53~2.41***

성별

여성 Ref - Ref

남성 1.08 0.94~1.23 1.08 0.94~1.25

학년

6학년 Ref - Ref

7학년 1.97 0.95~4.09 1.97 0.92~4.22

8학년 3.29 1.57~6.90** 3.45 1.62~7.35**

9학년 3.21 1.55~6.63** 3.22 1.54~6.74**

10학년 2.83 1.38~5.83** 2.90 1.39~6.05**

11학년 3.38 1.63~7.01** 3.50 1.67~7.36**

12학년 4.12 2.01~8.47*** 4.20 2.02~8.76***

구분

모델 1 모델 2

n=21,384 n=20,941

OR 보정값 95% 신뢰구간 OR 보정값 95% 신뢰구간

인종 또는 

민족

백인, NH Ref - Ref

아프리카계 미국인, NH 0.74 0.56~0.98* 0.60 0.46~0.79***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 1.48 1.28~1.71*** 1.54 1.33~1.79***

아시아계 미국인, NH 0.86 0.67~1.11 0.86 0.65~1.13

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섬 출신, NH
1.12 0.67~1.85 1.04 0.61~1.78

실내(같은 방) 간접흡연 - - 1.69 1.37~2.08***

거주지 내 간접흡연 - - 0.77 0.54~1.08

흡연자와의 거주 여부 - - 1.72 1.41~2.11***

※ �제시된 모든 자료는 무응답 및 선택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함. 

모델 1과 모델 2의 모든 분석은 성별, 학년 수준, 인종 또는 민족성을 통제함. 

모델 2는 같은 방에서의 간접흡연, 거주지 내 간접흡연, 흡연자와의 거주 여부를 추가적으로 통제함. 

NH : NH(non-Hispanic), - : 해당 없음.

*P < .05; **P < .01; ***P < .001.

Ⅳ. 논의

이 연구에서는 2001~2005년에 관측된 캘리포니아 청소년의 차량 내 흡연노출 감소율이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전역의 감소율보다는 적으나, 2006~2011년 연간 감소량이 2002~2006

년의 절반에 불과한 미국 전역과는 대조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금연법 시행 후인 

2007~2011년 사이에 유의하게 가속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2001~2005년 동안 캘리포니아 

학생들의 자동차 내 흡연 노출 감소세가 주춤한 것에 대한 해석은 이미 비율이 너무 낮아서 

바닥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전역의 전반적인 추세는 2000~2006년 가파르게 감소하였지만 2006년 이후에는 감

소세가 주춤하고 있다. 2006년까지 나타난 감소의 일부는 아칸소와 루이지애나 주의 금연차

량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40) 미국 비흡연자 권리 재단에 따르면 2016년 당시 12개 지

역 및 8개 주에서 차량 내 흡연에 대해 일종의 제한을 하고 있었다.25) 현재 금연차량법이 적용

되는 다른 주는 유타, 루이지애나, 아칸소, 오레곤, 메인, 버몬트, 버지니아이며, 캘리포니아를 

포함하면 미국 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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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분석에서는 자동차 내 간접흡연 노출 빈도와 (1) 생애 천식 진단 위험 (2) 다음 해에 흡연

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도 사이의 양적인(Positive) 양반응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 관계는 다른 

잠재적인 간접흡연 노출 교란 변수를 보정한 후에도 지속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자동차 내 간

접흡연 노출 감소가 천식 발생과 향후 흡연에 대한 청소년의 취약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청소년

의 건강상태를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를 뒷받침한다.

CSTS와 NYTS 자료를 기초로 한 조사결과는 자가보고, 횡단면 조사라는 일반적인 제한

이 따른다. 구체적으로 CSTS는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작성되었기 때

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을 추적할 수 없었고, 횡단면 자료로는 인과관계 추론이 불가

능하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학생 응답률이 70%를 넘었고 학교 응답률이 80%를 넘었지

만,33) 두 조사 모두 표본에서 중퇴자를 제외했기 때문에 중퇴율이 17%에 달하는 로스앤젤레

스 통합 구역과 같은 저소득 학군의 상황은 반영하지 못한다(고등학교 중퇴자들은 일반적으

로 졸업자들보다 흡연율이 높다).42) 43) NYTS 자료의 또 다른 제한점은 차량 내 흡연 노출에 

대한 질문이 2011년에 모든 차량과 가연성 담배 제품에 대한 노출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다

는 것이다. 2009~2011년 사이의 NYTS 자료에서 나타나는 차량 내 흡연 노출의 상대적 감소

는 부분적으로 설문 표현 변경에 따른 인위적인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주 전역에서 청소년이 있는 자동차 내 흡연을 금지하는 것의 건강 영향에 대

해 미래의 연구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Ⅴ. 결론

본 연구결과는 캘리포니아의 금연차량법이 캘리포니아나 미국 전역에서의 장기적인 추세

로는 설명되지 않는 학생들의 간접흡연 노출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자동

차 내 흡연에 노출된 날짜의 수가 생애 천식 진단 가능성, 비흡연자의 향후 흡연 의도 가능성

과 지속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역사적으로 개인이 정부의 침범으로부터 보호

되어 온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차량에서의 흡연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주저한다. 

그러나 의원들은 최근 캐나다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성인 흡연자들이 자동차 내 담

배 연기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법률이 효

과적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44) 이러한 결과는 금연차량법이 청

소년기의 간접흡연 노출 및 관련 건강 결과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재확

인시켜주며 향후 다른 지역에서 채택한 금연차량법이 차량 내 흡연 노출 및 기타 간접흡연 관

련 결과에 미치게 될 영향을 다른 연구자들이 미리 평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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